
제4회 노회찬비전포럼 세미나 <월간 함:비>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먹을 것인가

윤지로 (사)넥스트 수석



경력

2023.3~ (사)넥스트 미디어 총괄
2005.1~2023.2 세계일보

2023.9~ 유튜브 <제로에너지바>

2023.7~ 한겨레 <윤지로의 인류세 관찰기> 연재
2023.4~ 한국환경공단 ESG위원회 위원
2023.1~ 한국기후변화학회 홍보이사

학력

2013.2 서울대학교 계산과학협동과정 석사
2005.2 연세대학교 경제학

저서

2022.5 <탄소로운 식탁>

수상이력

2022.11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의과학 취재상>
2020.2 국회기후변화포럼 <2020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2019.12 한국기후변화학회 <2019 기후변화 언론인상>
2019.9 EU 기후변화 기자상 대상

2022.6~ KBS1 라디오 
<오늘밤 1라디오-지구생활백서>

(옛. 김성완의 시사야)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심사위원



• 먹거리                          기후

• 누가 해결할 것인가



기후변화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온이 오르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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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1)

메탄(27.2~29.8)

아산화질소(273)



사육두수(마리)              분뇨량(t)             온실가스 발생량(t)

349만 1735만 203만

1099만 1921만 126만

1억8024만 874만 83만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축산환경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메탄(천t)

아산화질소(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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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비료 합성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2%

연간 3억1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16

195개국 중 14위

벨기에,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집트, 중국, 수리남…



6중 8중 9초 10초성

억제              12

농사로

무기질 비료비 3.1배
유기질 비료비 2.4배

농약비 4.0배
수도광열비 6.6배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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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동유럽

북미

인도

142~153g/km104g/km

<한우>
1974 359kg  2000 549kg 
2010 663kg  2020 697kg 
2023 708kg

<돼지>
1997 102kg  2010 112kg 
2023 116kg

<닭>
?

부화 후 1개월 이상 2개월이 넘도록 의연히 모계를
떼지 못하고 공연히 사료를 허비하며 모계의 산란을
억류케 하는 예가 적지 않다. 

사육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소보다 칠주일이면
성계가 되는 육계



브라질 Rondônia198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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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박 옥수수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료용 
작물 

 
브라질산 
비중

자료: 한국사료협회

8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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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농업 배출량



사료, 식품 수입시 수송발자국
비료 제조
하우스 내 전력소비
농기계 사용
조리
농작물/음식물 폐기



23

한국
푸드시스템
배출량

17%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6억9921만t
한국
총 온실가스
배출량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재배 사육 가공 유통 조리

1310만t   1669만t  725만t        3098만t                          4513만t                         1억2063만t748만t

25% 6% 26% 37%    6%



배출량 686.3 0 0

전환 269.6 0 20.7 -100% -92%
산업 260.5 51.1 51.1 -80% -80%
건물 52.1 6.2 6.2 -88% -88%
수송 98.1 2.8 9.2 -97% -91%

농축수산 24.7 15.4 15.4 -38% -38%
폐기물 17.1 4.4 4.4 -74% -74%
수소 - 0 9

탈루 5.6 0.5 1.3 -91% -7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누가 해결할 것인가?



생산자

정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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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24,072   25,448            49,520 1,010,0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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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물가정보, 여성신문

자료: k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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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대구
경남
전남
경기
서울
제주

49%
-36%
-70%
13%

-41%
22%

-53%
-40%
-24%

후지사과 기준

2023년: 2022년 10월~2023년 3월10일
2024년: 2023년 10월~2024년 3월10일

출하지별 물량-서울 가락시장 기준

6위     4위



정부

조직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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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2,377,921
교육부 95,788,833

행정안전부 72,447,356
국토교통부 60,943,935
국방부 43,352,331

기획재정부 40,719,536
고용노동부 33,682,525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18,621,311

농림축산식품부 18,339,237
중소벤처기업부 14,949,660

환경부 13,553,364
산업통상자원부 11,518,822
문화체육관광부 6,954,450
해양수산부 6,687,876
법무부 4,364,000
외교부 4,190,541

여성가족부 1,686,086
통일부 1,096,501

교육부 377,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697

법무부 23,849
고용노동부 9,128
국토교통부 4,519
해양수산부 4,334
행정안전부 4,115

농림축산식품부 3,888

문화체육관광부 3,238

환경부 2,892
외교부 2,874
보건복지부 2,787

산업통상자원부 1,577

중소벤처기업부 1,442

기획재정부 1,311
국방부 1,140
통일부 683
여성가족부 344

친환경 농업 예산

821억  7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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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요   공급수요

소비

전기

철강

시멘트

농업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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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AR6 WG3 Fig 5.7

사회-
문화

인프라

최종사용자
기술

 식생활 변화
 음식물 폐기물 감량

 선택 유도
 재정적 인센티브
 폐기물 관리

 배양육과 비슷한 옵션



육식

화학비료

빨리 나온 과일

예쁜 농작물

수입 농산물

음식물 쓰레기

육식

유기농

제철 과일

못난이 농작물

국산

음식물 쓰레기

저탄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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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정책비용, 큰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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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50년

농업 분야 감축 목표 (단위: 만t)

저탄소 교육
대체육 소비 30% 증가
식품 폐기 20% 감소
저탄소 인증 비율 35%
국민 25% 하루 한 끼 저탄소 식단

930만t

675만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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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부
(국회) 소비자





감사합니다



노회찬 비전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먹을 것인가” 

< 토론문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임채도

○ 농업먹거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 농업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 과정을 감안하면 전체 배출량의 30% 내외로 추산
§ 누구의 책임인가 – 생산주의 농정, 개방농정의 문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아. 
   (2024.4.12.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기후변화 이런 게 심할 때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기후 변화 등으로 생기는 구조적
인 변화에 데헤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발언)
(2024.5.9.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불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
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농수산식품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쓰지 않더라도 몇백 억 원 정도만 투
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발언)

§ 이제 와서 생산자들의 책임, 윤리, 비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 증가와 농민 생존권 문제

§ 매년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다양화되는 반면, 농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
§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는 농민과 친환경농업
§ 노동시간, 생산량, 생산비용 외에도 물과 위생, 건강 등 기본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
§ 개별 농가, 소비자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없으며 국가책임 농정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

○ 친환경농업의 정체

※ 참고 – 2023년 유럽 농민시위는 ‘Greenlash’인가?
 ▼ 2023년 서유럽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농업 보조금을 삭감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농민들은 보조금 폐지 이전에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국가의 책
임 있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2019년 네덜란드 질소 배출에 대한 법원 판결과 가축 사육 규모 축소 흐름에 반발하는 시위
   * 벨기에, 아일랜드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축산, 낙농 농가들의 반발 시위 
   * 2023년 스페인 가뭄으로 인한 농업 용수 제한 정책에 반발 시위
   * 2023년 프랑스 살충제 금지 정책에 반발 시위
   * 2023년 독일 농장의 농기계 경유 보조금 단계적 폐지 정책에 반발 시위
▼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 정책 요구, 값싼 농산물을 자유무역으로 수입하여 비용 상승이 기후 인
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 대응, 기존의 방식으로 이윤을 확보하려는 기업,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임. 
▼ 여기에는 ‘누구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상승하는 비용(생산비 등)을 누
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음.

 cf. 지역재단 월례세미나, ｢22대 국회 기후위기 극복울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
축｣, 2024.6.20. 



§ 2022년 세계 188개국 유기농 생산자는 전년대비 25.6% 증가(450만명), 유기농지는 전년대비 26.7% 
증가(9,640만ha)하였고, 2010년 유기농 면적 비율은 0.8%에서 2022년 2.0%로 증가함(FiBL, 2024).  
반면, 최근 한국의 친환경인증 농가는 2020년 59,249농가에서 2023년 49,520농가로 16% 감소하였고, 
동년 친환경인증 면적은 81,827ha에서 69,412ha로 15% 감소하여 국제적인 유기농 증가 추이와 대조
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 원인 분석
   - 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책임을 병렬하는 것은 부적절. 책임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야 할 것.
   - ‘반도체 팔아 농산물 수입하자’라는 농업희생 논리가 여전함
   - 정부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021)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의 농업 분야 탄소 감축 정책,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의 농수산 분야 대책 
등 정부의 기후 정책에는 ‘먹거리 체계’ 접근이 미흡하고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에 의존하는 기술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농업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역할을 확대함에 있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민
간 소비 확대, 직불제 개편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장의 수용태세나 애로사항에 대한 파악, 
의견수렴이 부족함.

    : ‘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기반 시설활용 에너지개발, 농업에너
지이용 효율화,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 
친환경 동력원적용 농기계기술 개발(R&D) 등 6개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후 정책의 틀이 부재함.

   
○ 기후위기 시대, 농업먹거리 정책 방향

§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이 중요.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정으로 전환해야 함.
§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외국 사례
§ (중국) 2023.12. ‘식량안보 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 올해 6월 발효. 곡물 기본 자급과 식용곡물의 완전 

자급을 목표로 핵심작물 국내 생산기반 확보. 생산 유통, 가공 전 과정 자급 보장. 농지 보전, 소득보장 
등 대책 마련

§ (일본) 2024.5.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 식량공급을 ‘안정’에서 ‘안보’의 차원으로 전환. 식량 자급
률 확보.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전환. 농업 생산 주체 육성, 기후 재난 재해 대응 
강화 등 포함

§ (쿠바) 2020.5. ‘식량주권 및 식량 영양 보장에 관한 법률’ 인민권력국가회의에서 통과. 전문과 ‘국가 
식량주권및식량영양보장위원회’ 구성(국가-주-지자체)과 역할, 지역먹거리체계, 양과 질, 손실과 폐기, 
가공과 유통, 지원과 접근, 교육과 소통, 평가와 통제 등 9개 장으로 구성

§ (한국) 2023.8.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물,식량 분야) 주요 감사 결과’에 다르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모두 관련 정책 수립시 미래 기후변
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전국먹거리연대, ｢기후 재난 식량 위기 집담
회｣, 2024.6.11.)

§ 기후, 농업, 먹거리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제도와 정책) 농업생산과 농민 기본권 보장,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 -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농어업재해대책법안),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 농지와 노
동력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3개 축

§ (주체와 체계) 중소농 강화방안, 청년, 여성 생산자 육성과 지원 방안이 중요.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먹
거리 총괄체계와 지역단위 농업먹거리 거버넌스(푸드플랜)를 연계 구축.  끝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먹을 것인가?
-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박웅두

1. 기후변화와 농업의 상관관계
1) 삼각파도에 휩싸인 농어업

          <출처:기후변화와 농업 그리고 식량위기, 모심과 살림 2011>. 

2) 기후변화와 농업의 상관관계.

    <출처:기후변화와 농업 그리고 식량위기, 모심과 살림 2011>



-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에너지 분야의 탈 탄소에 성공한다 해도 식품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 불가능, 반드시 먹거리의 전환이 함께 가야 함.

-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품목별 기여도 순위 상위 30위권에 농업에 관련한 
것이 8개를 차지 

2.  농업‧먹거리분야 대전환의  방향과 목표
▢ 방향: 
 - 4대 위기(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 농민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 수립

           <출처:기후변화와 농업 그리고 식량위기, 모심과 살림 2011>

▢ 목표:
① 온실가스 순 제로 및 생태환경복원을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②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주권(식

량주권)을 회복. 
③ 농어촌 생태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

극적으로 발굴.
④ 농어민의 소득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뒷받침.



3. 농업‧먹거리분야 대전환의 중점 과제

1) 저투입, 저탄소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전환
▲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사용량 50%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체계구축
▲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 및 논 농업 친환경 농업으로 전면 전환
  -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대비 품목별로 10.36%~89.3%1)까지 온실가스를 저감

(ha당 0.93톤, 일본농무성)
▲ 자원순환형 경축순환 농업 및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적정사육두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2))
▲ 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 목재 수요 창출 및 활용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 생태계구축
▲ 탄소배출권 거래세를 참여소득으로 지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공동체 및 먹거

리 안전성 유지.
-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켈리포니아주, 미시시피주 등에서 ‘탄소농법’3)을 도

입한 벼재배 농가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
- 월마트는 유통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생산과정에서 탄

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크림 원료인 우유생산 농가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농가지원 프로그램(Project Gigaton)을 2030년까지 시행.

 사례) 무경운 모내기(곡성군 농민회)

2)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
▲ 곡물자급률 30%확대(2030)
▲ 농지의 소유 이용에 관한 전수조사 및 적정 생산농지 확보

1)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2017. 
2) 환경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경축순환시스템 중심의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

며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3) https://thecounter.org/how-carbon-farming-could-halt-climate-change/



▲ 국가 및 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기본권보장4)

▲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낭비 최소화5)

▲ GMO완전표시제 도입

참고) 국가별 1인당 CO2발생량 및 푸드마일리지
                                      (단위 : ㎏CO2/인,  t․㎞/인, 2010)

        <출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 2012. 5. 17. 재구성>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대비 UNFAO 10대 권고사항

<출처: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 석 완 2020.4.13.>

4) 먹거리 기본권보장(Food security)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할 때 존재한다.(FAO) 양적인 충분성은 국
가 차원과 개인 차원 모두에 대해 존재해야 하며, 접근성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배달, 공공급
식 등을 통해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 안전과 안보> 최지현(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5) 매년 전 세계 총 식량 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손실되
거나 버려진다.(food waste).

 * 인류세를 위한 식단
- 통곡물 중심의 식사를 하며, 매일 채소 300그램, 과일 200그램은 필수적으로 섭취.
- 견과류 25그램, 불포화 지방 20그램은 꼭 섭취.
-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는 합해서 하루 14그램을 넘으면 안됨.
- 가금류 29그램, 어패류도 28그램 넘으면 안됨.

연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1 CO2배출량 410 396 - -

푸드마일리지 5,172 5,807 - -
2003 CO2배출량 438 393 411 354

푸드마일리지 3,456 5,671 2,365 777
2007 CO2배출량 456 387 434 386

푸드마일리지 5,121 5,462 2,584 869
2010 CO2배출량 468 370 411 403

푸드마일리지 7,085 5,484 2,337 739



3)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 주민주도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생활자급형, 영농형, 환경친화형, 주민주도형으로 전환. 

공유부(富) 기본소득으로 발전
▲ 농산어촌 부산물 활용 바이오 에너지 개발
▲ 정주권 개선을 위한 농어촌 공간계획 제도화
▲ 공공서비스(교육,문화,의료,복지)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청년 및 후계농민 육성 강화
▲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강화 및 성평등 인식개선

4) 다양한 농어민소득안전망 구축
▲ 공익형직불제의 확대 개편
▲ 농어업재해 및 농어민 안전공제 사회보험으로 전환
▲ 농업예산 대비 농가소득지원 확대6)

▲ 농어민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민의 사회적 존엄을 보     
장. 
- 농어민기본소득은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사회적 희생을 당해온 농어민들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켜 농어업
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민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보전 정책처럼 농가당 지급방식이 아닌 농어민 개
개인에게 지급하며 청년농어민, 여성농어민, 이주농어업노동자와 장기간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오다 은퇴한 노인까지 지급함으로써 농정의 틀을 사람중심으
로 전환. 

- 고투입, 규모화, 단작화 등 생산주의 농정이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태농으로 전환
을 이뤄내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동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
는 마중물.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강화
▲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탄소 생태농 먹거리를 선택
▲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6) 전체 농업예산대비 농가소득지원예산은 20% 이내 



▲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건강 식단을 늘리기, 
▲ 농업,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활동 강화

하기

“지속 가능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반을 둘 때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밀 브레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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